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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쟁점을 분석하고 연구방향

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립변수로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실증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국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일관성있는 결과는 도출되지는 않았

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이 존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 행복 등 이론적 개념요소들의 

개념화 및 이들 개념간 비교론적, 통합적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론차원에서 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개발 및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모형차원에서는 국

부, 불평등, 정부역할을 기본요소로 하는 통합적 이론과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측

정차원에서 일관성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측정방법과 측정척도에 대한 개발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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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소득, 불평등, 정부역할 등 세 가지 요소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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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

로 인해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

되어왔기 때문이다(Easterlin 1973, 1995, 2010; Hagerty & Veenhoven, 2003).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과 행복간 관계에 대해 이론적, 

방법론적 논란이 존재하며, 특히 경제적인 부의 내용적 측면 중 하나인 경제적 불평등

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란도 여전하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인 부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 실체라는 점에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가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1)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들

의 삶의 질 제고가 규범적 정당성 차원에서 국가의 목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불평등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

으며, 현대국가의 가장 큰 특징인 복지국가의 구성논리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이다. (3) 정부는 국가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경제적 소득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행복과 관련된 정부역할에 주목하는 이유

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의 정당성의 출발점이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 제고에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인간 삶의 다른 목표들과는 달리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자명한 

목표인 것이며,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이다(우창빈, 2013). Veenhoven

(2010)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건전한지에 대해 묻고, 이에 반대되는 이론적 논의와 이의 경험적 검증을 통해 이 기

준을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 Layard(2005)

도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정부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또 어떻게 하면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우창빈, 2014). 

이와 같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은 행복과 관련된 국가차원에서 지

표관리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부

1) 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자유주의와 온정주의 간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자유주의자
들은 행복을 이유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Frey & 
Stutzer, 2009), 이는 정부가 복잡한 정책과정을 고려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현실적으로 행복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정부가 행복지수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우창빈, 2013). 국가의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온
정주의자들의 주장(Sustein et al., 2007)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들이 늘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이규상, 홍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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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은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영국은 GWB(Gross well-being) 등을 지

표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도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전 세계 156개국 중 5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순위는 47위(2015년) → 58위(2016년) → 56위(2017년) → 57위(2018

년) → 54위(2019년) 등으로 대체로 5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

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이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 등 세 가지 요소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국부-행복, 

불평등-행복, 정부역할-행복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리뷰하고 각각의 관계 별로 존재하

는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을 정리한다. 

Ⅱ. 국부와 행복

1. 연구경향

Layard(2005)는 행복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행복 향상의 

정도는 GNP 성장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147). 

국가적 수준에서 ‘부’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삶의 질의 증진을 가져온다.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개인들은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

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개인들을 만족시킨다(Evans et al., 2019). 경제수준

과 행복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국가수준에서 국부와 행복 간 관련성 여부 및 정도를 핵

심 연구주제로 삼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한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 경제발

전의 단계, (2) 대상국가(군), (3) 맥락과 시기별로 경제수준과 행복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국가수준에서 국부와 그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

다(Easterlin 1973, 1995, 2010; Hagerty & Veenhoven, 2003). 국가수준에서 국

부는 경제적 수준인 GDP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국부와 개인적 부를 연계시키기 위해

서 일인당 GDP 수준이나 변화정도가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의 초점

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수준과 행복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

(Easterlin 1973, 1995, 2010)와 있다는 연구(Inglehart, 1990; Hag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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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enhoven, 2003)로 구분된다.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수준과 행복에 대한 연구의 관

심은 국가수준에서 소득상승은 행복상승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Easterlin의 행복-소득 

역설에서 출발한다(Easterlin, 1973, 1974).2) Easterlin(1974)의 분석결과에서는 첫

째, 주어진 사회내에서 부자인 구성원들이 가난한 이들에 비해 행복하다(미국내에서 최

상소득계층은 56%, 최하위 소득계층은 29%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함). 둘째, 14개 

국가를3) 비교할 때 부유한 국가의 행복도와 가난한 국가의 행복도간 차이가 나지 않

는다. 14개 중 10개 국가의 소득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행복점수는 

2점 범위(10점 만점)내에 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행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소득증가에 따른 행복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때 미국 내에서 소득이 

높아지는 동안 행복이 높아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간 행복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Easterlin(1973)은 개인들이 후생을 판단할 때 재화의 절대적인 양이 아닌, 개인들이 

필요(need)하다고 생각하는 양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자신이 필요

하다고 느끼는 양보다 적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비교의 준거가 되는 ‘필요

(욕구)’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첫째, 개인이 가진 욕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

로 결정된다. 개인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주어진 사회내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4) 둘째, 특정사회에서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상대적 욕구의 수준과 소비

규범이 상향된다.  

국가적 수준에서 소득상승과 행복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Easterlin(1974)은 다양한 설명을 제공한다. 첫째, 절대적인 소득이 아닌 상대적 소득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상대적 소득 이론에서는 특정개인이 소득에 기반한 소비지출로 

인해 얻은 ‘효용’은 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판단준거로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

람들의 지출 대비 자신의 지출 비율의 함수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경우

2) Easterlin(1973)에서는 소득이 낮은 개인에 비해 높은 개인들이 더 행복하다. 하지만 국가
적 수준에서 볼 때 부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첫째, 시계열적으
로 볼 때 미국의 전후 일정기간 동안(1946-1970년)에 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행복이 57년에 최고점에 도달하였다가 70년에는 초기수준으
로 복원되었다. 둘째, 잘사는 국가와 못사는 국가를 비교할 때 소득에 따른 행복에서 유의미
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국과 빈국간 행복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문화와 
같은 기타 요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Easterlin은 이것을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 분석 대상은 미국, 서독, 이스라엘, 폴란드, 일본, 쿠바, 유고, 파나마, 브라질, 도미니카 공
화국, 필리핀, 이집트, 인도, 나이지리아이다. 

4) 사회적 수준에서 소비규범, 소비문화, 열망수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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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행복을 느끼며 반대로 지출이 적은 경우 불행을 느낀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1)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2) 판단준거로서 비교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1)과 관련해 특정국가내에서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라 개

인 행복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소득증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개인의 상대적 소득은 여전히 변화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소

득이 상승하더라도 행복도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2)는 비교대상에서 누구

를 참조인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못사는 사람보다

는 잘사는 사람이 참고인이 된다.5) 이와 같은 두 가지 설명이 결합되면 국가적 차원에

서 소득증가는 행복을 상승시키지 못한다. 둘째, Easterlin(1974)은 판단준거가 되는 

참고물은 단순히 주변에 있는 동료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회에 존재하는 물질적 욕망을 

의미하는 “소비규범(consumption norm)과 취향(taste)”까지 포함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소비규범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준거기준이 되는 소비규

범의 상향은 소득증가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상승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외부효과 문제도 존재한다. 소득 증가로 인한 행복감의 상승효과는 소득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물인 오염, 정체 등의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 넷째, 권력의 문제이

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행복을 누리던 기득권층의 권력이 분점되어야만 전

반적인 행복이 높아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유지되는 성향이 

있다. 

국가수준에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Easterlin 

Paradox’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후속연구들은 Easterlin의 연구

내용을 지지하거나 부정하는 연구,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Easterlin(1995)은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인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해 국가수준의 소

득이 상승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GSS 자료

에 근거하여 볼 때 1972년에서 1991년까지 실제 개인소득이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

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1973년-1989년 기간동안 유럽 9개국에

서도 행복은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58년에 비해 1991년

에는 소득이 4배 상승하였으며, 1958년의 높은 소득집단의 소득을 초과하는 인구의 

비율이 1991년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은 개선되지 않았다. 둘째, 국가

수준 소득과 행복간에 비선형의 곡선(curvilinear) 관계가 존재한다면 개도국들에서는 

5) Easterlin(1974)은 판단준거가 되는 참고물로 단순히 주변에 있는 동료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회에 존재하는 “소비규범(consumption norm)”까지 포함한다.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소비규범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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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간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도국들에서 생존수준 이상의 삶의 수준

을 누리기 시작하면 주관적 안녕은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

펴보면 삶의 수준이 최소생존수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에 변화가 

없다. 셋째, 소득상승에 따라 열망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적응가설을 검증하는 분

석에서) 시계열적으로 볼 때 ‘진짜 좋은 옷’, ‘휴가를 위한 별장’을 좋은 삶의 필수품이

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975년과 비교할 때 1988년도에 높아졌다. 

Easterlin(1995)은 후속연구로써 (1) 주관적 안녕과 경제발전 관계 분석에서 가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2) 행복은 시간흐름에 따라 등락이 있는데 이러한 동태성

에 대한 연구, (3) 경제발전에 따라 물질적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할 때 기제

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4) 문화적, 정치적 요소(전쟁, 정치적 혼란, 혁명)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최근 Easterlin(2010)은 17개 라틴아메리카 국가, 17개 선진국, 11개 동유럽국가, 

9개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소득간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기존 소수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국가소득과 행복간 무(nill)관계가 개발도상국가들과 정치체제를 전환한 동유

럽국가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시계열적

으로 볼 때 국가수준에서 소득증가-행복 간 관계는 장기적으로 무관계하지만, 단기간

의 경우 소득과 행복은 공행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소득-행복역설 가설을 

약간 수정한다. 

Easterlin의 연구결과에 반해 Inglehart(1990), Schyns(2002), Hagerthy & 

Veenhoven(2003) 등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의 경제적 소득 상승은 행복감 상승

을 가져온다. Inglehart(1990)의 연구에서는 24개국의 비교분석을 통해 1일당 GNP수

준과 삶의 만족은 정의 상관관계(.67)를 보이고 있다. Inglehart et al.(2008)의 종단분

석(1981-2007)에 따르면 경제적 발전(일인당 GDP 증가)은 삶의 만족과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물론 소득증가에 따라 만족도는 비례하여 상승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

준 이상이 될 경우 둘 간의 관계는 약화되는 반면에 소득증가에 따른 행복상승은 지속

된다. 높은 소득을 가진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낮은 소득을 가진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 Hagerthy & Veenhoven(2003)은 Easterlin(1995)의 자료가 

1972-1987년 11개국 자료이며, 모두 선진국인 OCED국가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종단

자료(1972-1994)를 활용하여 21개국(소득이 높은 국가 5개국, 중간인 국가 7개국, 낮

은 국가 9개국)을 분석하고 있다. 21개 중 14개국에서 소득과 행복간 상관관계가 존재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 7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

며,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국가는 벨기에뿐이었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벨기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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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1970년에서 2000년까지 시간경과에 따라 둘간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소득증가에 따른 행복상승의 정도는 집단별로 틀린데, 1% 국가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상승효과는 선진국보다는 이외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

러 Hagerty & Veenhoven(2003)은 선진국에서 부의 증가에 따라 행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비교에 근거한 상대적 소득가설보다는 절대적 소득가설이 타당함을 

보여주며, 적응이 단기간(소득이 증가한 후 2년 정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6) Schyns(2002)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부의 증가가 행복

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소득은 해외여행, 항해, 등산 등과 같이 고차원적

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행복상승을 유도한다. Diener et 

al.(1995)의 설명에 따르면 (1) 적당한 자원은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하기 때문에 긍정적 기분(positive mood)을 생성하며, (2) 높은 소득은 자신들

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경제적 발전과 행복간 관계에 대해 둘 간의 관계 유무보다는 시간변화, 

소득변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행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Inglehart(1997), Inglehart et al.(2008)는 행복을 결정하

는 요인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5년-2007년 사이에 조

사된 WVS의 자료들에서 (1)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행복) 평균값, (2) 조사년도 중간

지점으로부터 5년전 일인당 국민소득 간 ‘상관관계’는 .62를 보이고 있다. 일정 경제수

준까지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증가를 가져오지만, 그 이상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효과는 체감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도 행복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행복감

이 상승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삶과 관련해 

6) 본 분석은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변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Hagerty & Veenhoven(2003)도 통제변수로 민주주의, 여성해방, 생산적 노동자 
증가, 소득불평등, 자유, 소비재에 대한 지출, 정부지출, 교육, 친구와 여가 등을 포함하는 
지출내용 등이 행복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Easterlin(2005)에서는 Hagerty & 
Veenhoven(2003)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첫째, 분석에 사용
된 21개국 중 7개 국가에서만 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Hagerty & 
Veenhoven(2003)의 분석에서 미국의 일인당 GDP와 행복간 상관관계는 측정기간
(1972-1994)이 짧고, 상이한 서베이에서 도출된 측정문항들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을 비판한다. Easterlin(2005)이 GSS자료만을 사용하여 1972-2002년간 자료를 활용한 
결과에서는 일인당 GDP와 행복간 관계가 없다. 셋째, 대부분 유럽국가들(21개중 14개)이
다. 넷째, 기술적인 분석에서 유사한 수준의 GDP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들이 행복도 점수에
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행복점수의 변화가 기타 요인에서 출발하고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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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행복

간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의 지속적인 상승은 사회구조와 개인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결핍(scarcity)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생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신체

적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지만 경제적 발전을 통해 결핍상태에서 벗어나면 자기

표현적 가치나 자유선택과 같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Inglehart & 

Welzel(2005)은 1981년 이후 자기표현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주화,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

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선진국에 적용되며 따라서 선진국에서 행복감은 상

승한다. 아울러 소득과 행복간에 존재하는 조절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Easterlin 역

설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존재한다. 구교준 등(2014)은 소득과 행복간 관계에서 삶의 

역량이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제발전과 행복간 관계에서 비선형적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

다. Proto & Rustichini(2013)의 연구에서는 일인당 GDP가 15,000달러가 될 때까

지 GDP증가에 따라 삶의 만족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30,000달러 

수준에서 최고점을 보이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분석범위 측면에서 최근 연구들을 볼 때 분석대상 국가와 시간적 범위를 계속적으

로 넓혀오고 있다. Easterlin(1974)은 14개국, Inglehart(1990)은 24개국, Hagerty 

& Veenhoven(2003)은 21개국, Easterlin(2010)은 44개국, Inglehart et al.(2008)

은 1981년-2007년(5 Wave), 52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방법의 경우 단순한 기술

분석(특히 상관관계분석)에서 다변량 분석으로, 횡단연구에서 종단연구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상호작용분석, 다수준분석(Inglehart et al., 2008)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7)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미시적 변수들에 대한 거시적 변수들의 조절효과가 분석

의 초점이 되고 있다. 

2. 쟁점

1) 설명모형의 통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행복의 결정요인 설

정에 있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균형적으로 설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행복결정에는 경제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정부 요소

7) Inglehart et al.(2008)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변수들간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사회가 부
유해질수록 가구소득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개인적 자유가 미치는 
효과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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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정치적 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Inglehart & Klingemann, 

2000; Frey & Stutzer, 2006; Inglehart et al., 2008).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민주주

의 제도의 발전은 개인의 행복감을 높인다(Frey & Stutzer, 2006). Inglehart & 

Klingemann(2000)의 연구(1981년-1998년 자료, 62개국)에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

(Freedom House의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점수)과 국민 만족/행복간 관계는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서 민주주의 요소인 ‘자

유로운 선택’은 삶의 만족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이념도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Radcliff(2001)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인 민주주의 경쟁, 정부의 이념적 복합성, 복지국가 특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개 서유럽국가 소속 1,134,384명의 응답자를 포함하는 1970년에서 

2002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Okulicz et al.(2014)의 연구는 주관적 안녕이 가지

는 정치적 패러독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수준에서는 보다 자유주의적일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보다 보수적일수록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다. Diener et al.(1995)에서는 

인권적 요소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요소에 주목하는 연

구들은 행복결정에서 건강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건강과 관

련해 Ngamaba et al.(2017)는 1980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게재된 29개 논문을 

분석한 후 건강상태와 주관적 안녕 간 관계가 중간정도의 유의한 정의 관계(pooled r 

= 0.347, 95% CI = 0.309–0.385; Q= 691.51, I2 = 94.99%, P < 0.001)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관적 안녕이 행복보다는 삶의 만족으로 조작화될 때 건강과의 관련

성이 높아지며,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건강과 주관적 안녕간 관계가 높으며, 단일측

정항목보다는 다수측정항목이 사용될 때 둘 간의 관련성이 높았다. 사회적 요소로서 종

교성에 주목한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성은 주관적 안녕을 높이

고 있다. 사회적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Bjørnskov(2003)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일반화된 신뢰)이 행복증진

에 기여하고 있다. Oishi et al.(2011)는 공정성과 신뢰 지각이 소득불평등과 삶의 질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Ram(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Diener et al.(1995)는 문화적 속성 중에서 개인

주의는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관적 안녕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셋째, 2000년 이후 정부의 역할과 행복 간 연구가 새로운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

다(Di Tella & MacCulloch, 2005; Bjørnskov et al., 2007; Tavits, 2007; Eiji, 

2009; Ot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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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제적 요소 외에 정치, 사회, 정부 요소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들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들 간 관계분석을 시도하는 연구

는 소수이다. Inglehart et al.(2008)의 경우 정치적 측면에, Bjørnskov et al.(2007)

는 정부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강관련 변수들이 간과되고 있다. 반면 

Deaton(2008)의 건강-삶의 질간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변수 외 정치적, 사회적 요소는 

간과되고 있다. 불평등-행복에 대한 주요연구들은 경제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치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2) 행복을 시계열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복이 안정적인지, 동태

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상이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즉, 국가수준에서 삶의 만족

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연구결과(Inglehart & Klingemann, 2000)와 동태적으로 변화한

다는 연구결과(Inghehart et al., 1981)로 구분된다.8) Veenhoven & Hagerty(2006)

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행복은 평균적으로 연간 .0006씩 높아지고 있다.9) 

Inglehart et al.(2008)는 WVS(World Value Survey, 1981-2007) 자료(최대 5개 

Wave) 분석을 통해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행복)10)이 52개국 중 40개국에서 상승한 

반면에, 12개국에서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복의 동태성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대상

국가, 국가군이라는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 Hagerty & Veenhoven(2003)의 연구에서 

벨기에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 1987년을 기점으로 행복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당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Easterlin, 1974). Inglehart & Klingemann(2000)의 연구에서는 신교 국

가군이 주관적 안녕(행복과 삶의 만족도)이 높다.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구

공산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수준과 행복간 회귀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둘째, 측정문항

의 문제이다. 삶의 만족과 행복의 변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11) Inglehart et 

8) 개인적 수준에서는 Fujita & Diener(2005)는 17년간의 독일 패널자료 분석를 통해 응
답자 만족도에서 초기 5년과 후반 5년 동안을 비교할 때 응답자의 24%의 만족도가 변
화했다(6%는 상승, 18%는 감소)는 점을 보여준다. Lucas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15년 종단연구를 통해 결혼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적응과정을 
통해 근저점(baseline)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때 일부는 원래 만족도 보다 
위에, 일부는 아래에 남아있게 된다. 

9) 194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있는 4개의 자료원을 바탕으로 N=127에 대해 분석한 자료이다. 

10) 삶의 만족은 10점, 행복은 4점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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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8)의 연구에서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상관성을 갖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 따라서 이들 변화의 방향과 정도, 그 결정요인도 다르다. Inglehart et al.(2008)

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 평균 17년이 경과하는 동안 삶의 만족도 증가는 52개

국 중 63%, 행복도 증가는 87%에서 나타나고 있다. Inglehart et al.(2008)에 따르

면 행복은 민주주의, 종교성의 영향을 받지만, 삶의 만족은 이들 요인뿐만 아니라 일

인당 GDP, 타집단 관용도의 영향을 받는다. 결정요인 측면에서 볼 때 삶의 만족은 

경제적 수준, 행복은 민주주의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구공산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 도입으로 인해 행복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다.12) 

셋째, 시간적 범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Inglehart & Klingemann(2000)

의 연구에서 1973년-1988년 사이 서유럽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안정적이다. Inghehart 

et al.(1981)의 연구는 1981년-2007년 사이 서유럽을 포함한 52개국에서 주관적 안녕(삶

의 만족+행복)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적 범위에 따라 행복이 동

태적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시간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Inglehart & Welzel(2005)의 분석에서 1981년에서 

2007년까지 여성평등에 대한 지지, 타집단 수용성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동태성이 시사하는 바는 행복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구성 및 분석시 분석

대상국가(군), 측정문항, 시간적 범위 등을 고려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복 

관련 연구들은 이론의 일반화를 위해 분석대상(국가)과 시간적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화를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분석대상에 극단치(국

가나 국가군)가 포함되거나 일정시간 범위 내에 존재하는 변화의 동태성과 변이를 간

과함으로써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분석측면에서 볼 때 분석 대상과 

시기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별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

정국가나 국가군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3) 행복의 측정과 관련해 국가단위의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상이하며, 행복을 

11) 행복(happiness),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그리고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은 대체로 동일하게 간주되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Graham, 2011; 우창빈, 2014). 
Diener et al.(1995)는 주관적 안녕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평가로 보고 있다. 
Veenhoven(1984)은 행복을 정서적(affective) 측면과 삶의 만족도의 인지적(cognitive) 측
면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12) Easterlin(2010)은 Inglehart(2008)의 연구에 반박하면서 행복과 만족이 공행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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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척도도 상이하다. 삶의 만족도 측정과 관련해 German Social-Economic 

Panel Study의 경우 11점 척도, World Value Survey와 European Value Survey는 

10점 척도, Diener et al.(1985)는 7점 척도, Latinobarómetro 는 4점 척도를 사용하

고 있다. 행복의 경우 World Value Survey에서는 4점 척도로, The General Social 

Survey(GSS)에서는 3점 척도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13) World Value Survey의 경

우 행복 측정척도는 범위뿐만 아니라 응답지 긍정-부정의 순서 또한 삶의 만족도와 반

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교준 등(2015)은 행복에 대한 측정이 행복에 대한 철학적 입장

차이, 즉, Hedonism이냐 Eudaimonism이냐에 따라 측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측

정방법은 투입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산출중심으로 주관적으로 측정하

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발표한 Human Development Index(HDI)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

는 주관적 안녕이다. 

척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동일개념이라도 측정척도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

라진다는 점이다. Dawes(2007)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경우와 10점으로 측정하는 경우 환산평균이 상이하다. 둘째, 일반적인 만족도 측정척

도의 경우 응답자들간 특정응답에 대한 답변이 과연 동등성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5점척도에 대한 답변에서 두 사람이 5점에 답한다고 할 때 응답자간 

의미부여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어떤 이들은 4점을 최고로, 어떤 이들은 5점을 

최고로 부여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Kahneman & Krueger, 2006). 셋째, 응답의 

순서효과가 존재한다. Easterlin et al.(2010)은 WVS에서 행복질문에 대한 응답항목

의 순서가 조사 차수별로 달라지는 것과 같은 초두편향(primacy bias) 문제가 존재한

다고 지적한다.14) 

행복측정 방법과 관련된 논란이 존재한다. 측정법과 관련해 행복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설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측정기법이 개

발되었다(Kahneman & Krueger 2006). 가장 일반적인 측정방법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나 행복(global life satisfaction or happiness)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

13) World Values Survey에서 삶의 만족 측정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즘 전반적으
로 귀하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10점 척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10점 매우 만족함)로, 행복을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4점 척도(1=매우 행복함, 
2=행복한 편, 3=행복하지 않은 편, 4=전혀 행복하지 않은 편)로 측정하고 있다. The 
General Social Survey(GSS)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귀하는 매우 행복함, 꽤 행복함, 행
복하지 않음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였다. 

14) 응답지 순서에 대한 효과는 이경수 등(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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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을 통해 도출한 응답의 문제는 첫째, 응답이 응

답자의 현재 기분이나 기억 또는 즉시적 맥락(the immediate context),15) 날씨, 선

행되는 질문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매우 짧은 기간에도 자연스러운 상

황에서 보고된 삶의 만족이 변동된다는 점이다. 텍사스에 사는 218명의 여성들을 대상

으로 삶의 만족도를 2주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상관관계값은 0.59였다(Kahneman & 

Krueger 2006). 삶의 만족도는 측정하는 문항의 수의 영향을 받는데, Lucas et 

al.(1996)의 연구에 따르면 4주 간격을 두고 삶의 만족을 다섯 개의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두 조사문항들은 0.77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 수입의 

상관관계값이 0.9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0.77은 변동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다.16) 셋째, 전반적인 만족과 행복은 특정경험 이후에 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측정된

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억된 효용(remembered utility)을 의미한다. 기억된 효용은 과

거사건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평가시 각 효용들에 대해 각기 다

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경험의 마지막 기간이나 특정효용사건에 보다 큰 

가중치가 부여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Kahneman & Krueger(2006)는 순간 순간 느끼는 기쁨과 고통으로 구성된 쾌락적 

흐름(flow)인 경험적 효용(experienced utility)을 매순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경험적 효용은 실시간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효용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측정되는 

기억된 효용과 차별화된다. 경험적 효용은 순간적 효용의 시간적 합계(temporal 

integral of momentary utility)를 의미하며, 측정을 위해 실험방법, 경험표본추출방

법, 하루 재구성 방법 등이 사용된다. (1) 실험방법은 외생적인 경험변수를 통제한 상

태에서 행복과 관련된 특정한 자극을 통해 경험의 효과를 측정한다. (2) 경험표본추출

방법(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은 실험방법과 달리 자연상태에서 개인들

이 느끼는 경험의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다. 개인들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이를 통해 하

루에 몇 번씩 위치, 활동, 만난 사람 등과 이것들과 관련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예를 

들어 화남, 행복, 피곤함, 인내 등의 감정)을 보고한다. 이 방법의 한계는 대규모 표본

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3) 하루 재구성 방법(DRM: Day Reconstruction 

15) Schwarz(1987)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 전 특정 서류 복사를 요청받은 응
답자 중 복사기에서 25센트를 발견한 집단의 만족도가 발견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16) 물론 이와 같은 표준화된 삶의 만족, 행복 측정방법이 전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문항의 변동가능성과 관련된 최근의 무관한 사건이 가져오는 특유한 효과는 대표성을 가
진 모집단 표본에서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고적 평가는 후속선택과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적 결정은 적실성을 가진다(Kahneman & Krueg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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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은 기존 ESM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Kahneman et al.(2004)이 개

발한 방법이다. 본 방법은 경험표본추출과 시간일기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일화를 요약하는 일기를 적게 하고, 각 일화별로 세부내용(활

동, 장소, 상대 등)을 적게 한다. 아울러 각 일화별로 9개 항목의 감정측정 항목에 대

해 답하도록 한다. DRM방법의 결과물과 ESM방법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DRM 

방법에서는 순감정(세 가지 긍정적 감정과 여섯 개의 부정적 감정(역부호화)) 측정을 통

해 U(Unpleasant)-index(하루 동안 개인들이 지배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활동에 종사

한 시간비율)를 도출한다. Kahneman et al.(2004)은 DRM방법에 의해 측정된 순감

정이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순감정과 만족도에 서

로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는 순감

정보다는 일반적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한다. 

Kahneman & Krueger(2006)가 이와 같이 측정방법 구분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

유는 일반적 만족도가 가지는 적응이 만족도의 비변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측면의 소득증가는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소득 변화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메커니즘을 통해 적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득증가 전의 

만족도 수준으로 회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변화 등의 외생적 사건과 맥

락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행

복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경험된 효용이라는 개념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

다(Kahneman & Krueger, 2006). 

하지만 Kahneman & Krueger(2006)가 제시한 방법과 관련해 Inglehart et 

al.(2008)는 이들이 측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아님을 비

판한다. 아울러 (기억된 효용에 기반한)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질문을 통해 행복은 충

분히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4) 소득의 개념화, 측정, 분석과 관련해 쟁점들이 존재한다. 소득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되며, 이론에 따라 관심이 되는 소득이 달

라진다(Arthaud-Day, 2005). 

먼저 욕구충족이론(need-fulfillment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욕구의 계층성에 

근거하여 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소득은 기본적인 생리적, 

사회적,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 충족되며 더 이

상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행복은 곡선적

(curvilinear) 관계를 가지게 된다. 본 이론에서 관심소득은 ‘절대소득’이다. Diener 

et al.(2003)은 기초욕구 충족이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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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욕구 충족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과 주관적 안녕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욕구충족 이후에도 소득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의 소

득구매력과 개인욕구충족 간 관계는 구매력 증가에 따라 욕구충족이 체증후 체감하는 

곡선적(curvilinear) 관계에 있다.17) 

둘째, 상대적 비교이론에서 인간은 참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행복하게 된다. 비교이론에서는 비교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행복

이 달라지는데, 이때 비교집단을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비교이론에서는 주체와 

비교집단간의 소득격차를 측정하고 이와 같은 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위의 쳇바퀴효과(positional treadmill effect)’에서는 절대소득(absolute income)

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소득이 행복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Clark & 

Oswald, 1996). 즉, 절대소득이 늘어나도 남들과 비교한 상대소득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복은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우창빈, 2013). 

셋째, 적응이론에 따르면 인간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행복에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사건들이 주는 충격은 일시적이다.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소득변화가 절대적 소득

보다 주관적 안녕을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Frey & Stutzer(2002)는 소득증가 

편익의 2/3가 적응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는 점을 추정하여 보여준다. ‘쾌락의 쳇바퀴

효과(hedonic treadmill)’는 Brickman & Campbell(1971)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흔

히 적응(adaptation)이라고도 불리운다. 적응기제가 작동하면 어떤 것이든 더 많이 가

지면 가질수록 이를 당연히 여기게 되어 기쁨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넷째, 목표 또는 격차이론에서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소득수준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

에 도달한다고 본다. 특정 개인이 실제 가진 것과 원하는 수준간 격차가 주관적 안녕

을 설명한다. 비교이론에서 특정 판단 주체는 외부에 있는 참조집단과 자신들을 비교

한다면 목표, 격차이론에서는 스스로의 비교가 초점이다. 개인적 기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치도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를 선호한다. 

이들 이론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보면 Stutzer(2004)는 적응이론과 사회적 비교이론

에 근거하여 소득증가에 따라 열망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적 안녕은 

절대적 소득수준이 아닌 자신의 열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이다. 삶의 만족감과 수입에 

대한 평가를 각각 ‘효용’과 ‘열망수준’이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적응이

17)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진화적 근대화이론(the evolutionary modernization theory)에
서는 문화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욕구구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인간
들은 안전이나 경제적 부 등과 같은 물질주의적 욕구를 추구하지만 이와 같은 욕구가 충
족된 이후에는 환경의 질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탈물질주의 욕구를 추구한다. 욕구의 차
이는 선후진국간, 세대간 문화적 차이를 가져오는 근간이 된다(Ingleha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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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사회적 비교이론에서 주장하듯이 개인소득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평균소득

의 증가에 비례하여 열망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Arthaud-day(2005)의 연구에 따르

면 국가내에서 절대적 소득은 행복과 약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비교의 효과는 사용되

는 측정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소득변화와 지각된 소득의 효과도 비일관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반면, 국가 간 절대적 소득 차이는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며, 참조물

과의 비교, 소득변화와 지각된 소득에 대한 만족도도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변

수이다. Verme(2011)의 연구에서 일반소득은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 

소득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이론의 경향성과 한계를 보면 첫째,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비교준거(referent)

와 비교하는 상대적 소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연구마다 다른 비교준거들을 사용

하고 있어 준거간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비교준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소득

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Brown et 

al.(2015)은 상대적 소득효과가 참고집단의 정의뿐만 아니라 효용의 대리물과 추정방

법에 민감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론 소득유형
측정치

국가 내 국가 간

욕구충족 절대소득 -개인 또는 가구소득 -GDP/GDP/PPP per capita

비교 상대소득

-지역소득분포(최대, 최소, 왜도)

-연령코호트 소득

-분위평균소득

-국가소득왜도(skew),분포(spread)

-인접국가 GDP/GNP/PPP 

(purchasing power parity)

-소득불평등(Gini계수)

적응 소득변화
-개인, 가족 소득의 변화

-(다양한 시간 간격)

-일인당 GDP/GNP/PPP

-(다양한 시각간격)

목표 또는 

격차

지각된 

소득

-재정적, 물질적 만족감

-자기보고적 소득 적절성

-자기보고적 소유-욕구간 격차

-집계적인 재정적, 물질적 만족감

출처: Arthaud-day(2005)

<표 1> 행복이론 유형에 따른 소득의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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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데이터 변수(척도) 준거집단 측정 방법
상대적 소득 

효과

Clark and 

Oswald

(1996)

British Household 

Penel Survey 

1991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

급여 만족도

(1-7)

개인적 특성 

(예상 소득)과 

공간(지역, 

직업, 산업)

순서 프로빗

(Ordered 

Probit(OP))
부(-)의 영향

McBrid

(2001)

US General Social 

Survey(GSS) 1994
행복감(1-3)

개인적 특성

(연령)
OP

Senik

(2004)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 

1994-2000

생활 만족도

(1-5)

개인적 특성

(예상 소득)과 

공간(지역, 직

업, 산업)

Mundlak를 

포함하거나 포함

하지 않은 OP

정(+)의 영향

Ferrer-i-

Carbonell

(2005)

German 

Socio-Economic 

Panel 1992-1997

생활만족도

(0-10)

개인적 특성

(교육, 연령, 

성별)과 공간

(서독, 동독)

Mundlak를 

포함한 RE OP

부(-)의 영향

Luttmer

(2005)

1987/1988 & 

1992/1994 US 

National Survey 

of Families & 

Households, 1990 

Census & Current 

Population Survey

행복감(1-7)

공간(산업 소득

/소규모 공공

시설 직업)

고정효과에 

따른 OLS

Senik

(2008)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ECHP) 14 

countries 

1994-2001. GSS 

and European 

Social Survey

생활, 소득, 

경제적 만족

도(4-9)

개인적 특성(예

상 소득)과 공

간(지역, 직업, 

산업)

선형 고정효과 

& OLS

정(+)의 영향

(동유럽과 

발트해)

부(-)의 영향

(서유럽)

Clark et al.

(2009)

ECHP Denmark 

Sample & 

administrative 

data 1994-2001

경제적 조건

관련 만족도

(1-6)

공간(구역과 지

방자치)

선형 

고정효과
정(+)의 영향

<표 2> 상대적 소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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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대적 비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관적 지표보다는 객관적 지표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경우가 많다. Diener et al.(1995)는 사회적 비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1) 국가수준에서 이웃국가가 가난한지, 부유한지, (2) 국가수준에서 소득의 왜도

(skewness)가 정의 방향인지, 부의 방향인지(정의 방향인 경우 일부 소수가 많은 소득

을 가짐), (3) 특정국가에서 소득의 표준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경우 비교의 참조집단은 이웃국가, 높은 소득계층, 평균 소득계층 등이 된다. 검증결

과, 높은 이웃국가가 있을 때 분석대상 국가는 행복하며, 높은 소득계층, 소득분포 정

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소득과 관련해 심리학에서 개발된 미시적 수준의 설명이론에 비해 국가적 수

준에서의 설명이론이 부족하다. Schyns(2002)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설명

하는 이론으로 개인적 수준에서는 욕구이론, 비교이론, 성격이론 등을, 국가수준에서는 

삶다움(livability)이론과 국가특성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삶다움 이론에서는 한 사회에

서 삶다움이란 집단적 공급과 수요가 개인의 욕구와 역량에 맞는 정도로 정의된다

(Veenhoven, 1995: p.36). 

넷째, 소득-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

으나, 이론 그 자체 또는 이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즉,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이론들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의 경우 일정소득이 높은 국가군에서 국부가 증가할 때 이

에 비례하여 행복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소득을 통해 저차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이 소득이 행복을 높이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하지

만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저차욕구충족’에 대한 직접

적인 측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측정연구가 부족하다. 

연구자 데이터 변수(척도) 준거집단 측정 방법
상대적 소득 

효과

Mangyo 

and Park

(2011)

China Inequality 

and Distributive 

Justice survey 

2004

건강 인식 정

도 (1-5), 

우울감 

주관성(스스로 

비교하는 그룹)

객관성(공간, 거

주구, 자치구, 주)

OLS(표준오차 

군집, 지리학적 

고정효과를 

포함/포함하지 

않음)

주관성-건강

(유의미하지 

않음), 우울감

(부(-)의 영향)

객관성-건강

(정(+)의 영향), 

우울감(부(-)

의 영향)

출처: Brown et al.(2015).



국가와 행복: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및 쟁점 83

다섯째, 국가수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인 GDP는 다양한 한계를 가진다(Fox, 

2012). (1) GDP는 상품과 용역의 공급과 소비의 시장적 가치에 기반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가사노동 등은 제외되어 있다. 비공식적인 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내생산이나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생산과 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정부의 이전지출도 GDP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사회보장지출,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등과 같이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이

다. 이전지출은 기업이나 가계가 생산한 것의 일부를 가져와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새

롭게 부가된 가치가 없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3) GDP는 국내총생산 개념을 담

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생산된 가치는 배제하고 국외자본이 투입되어 국내에서 생산

된 가치는 포함한다. 국외자본이 투자되어 GDP 성장률이 높은 경우 GDP는 늘어나지

만 수익의 많은 부분은 다국적 기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부가 많아졌다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령 개도국들의 경우 높은 GDP 성장률이 국외투자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질적 측면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기란 어렵

다. (4) GDP는 오염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여섯째, 주어진 분석수준에서 사용되는 변수와 관련해 다른 수준의 값을 투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자본, 종교성 

등의 변수들은 개인적 수준에서 측정된 것을 집계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Schyns(2002)는 개인수준에서 소득을 집계하여 국가수준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

차원에서 존재했던 특성(오차항)이 제거되기 때문에 집계적 수준에서 상관관계의 통계

적 유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Diener & Oishi, 2000: p.198)고 지적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다수준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일곱째, 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 

소득개념을 대표하는 지표들은 다양하다. Arthaud-day(2005)는 소득변화, 지각된 소

득 만족도, 절대적 소득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Schwarze & Härpfer(2007)의 

경우 세전소득으로 총수입, 자본수입, 개인간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있으

며, 세후소득은 세전소득에서 소득세, 공공이전지불에 부가하여 원천징수세금(payroll 

tax payment)을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대하

여 Diener et al.(2003)은 국가수준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구매력, 소득성장 등과 주

관적 안녕 간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구매력은 주관적 안녕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소득성장은 주관적 안녕과 일관성있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Commander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보다 더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

어지고, 일인당 소득이 높고, 일인당 소득성장률이 높을 때 객관적 삶의 질에 제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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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낮은 유아사망률, 높은 기대수명)가 발생하고 있다. 

여덟째, 분석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Schneider(2016)는 소득-행복간 

분석에서 결과론적인 질문 중의 하나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이 방법론적으로 다

른 척도, 분석방법 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내용적 차원에서 발생하는지 묻

고 있다. Inglehart(1990)는 횡단면자료에 근거하여 24개국의 경제적 수준(1일당 

GDP)과 삶의 만족간 상관관계(0.6)가 높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발전이 행복상승에 도

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고,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상관관계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아홉째, 분석대상과 시간적 범위의 차이는 상이한 연구결과를 가져온다. Hagerty 

& Veenhoven(2003)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대상과 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주장

하면서 기존 연구보다 시간적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저소득국가를 분석 표본으로 포

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수준의 소득수준 상승은 행복상승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

다. 시간적 범위 차이는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일인당 GDP와 행복간 관계분

석에서 1972년-1994년간 자료를 활용한 Hagerty & Veenhoven(2003)의 연구에서는 

둘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1972년-2002년간 자료를 활용한 Easterlin(2005) 

결과에서는 일인당 GDP와 행복 간 관계가 없었다. 시대적 배경과 사건은 행복에 영향

을 미친다. Inglehart et al.(2008)는 결정적인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민주의 확대, 다양성에 포용 확대, 자유로움의 상승을 지적하는데 이는 모두 

최근의 변화에 해당한다. 즉 시간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이 행복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에 다르다. 분석대상에 따른 소득-행복관계의 변화 가

능성과 관련해 Inglehart et al.(2008)는 부자인 나라들의 경우 경제발전이 행복을 가

져올 수 있는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

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부자인 나라인 경우와 가난한 나

라인 경우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진다. 

시간범위와 관련해 Steven & Wolfers(2008) 연구에 대한 Easterlin(2000)의 비판

은 시간적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Steven & Wolfers(2008)의 연구는 GDP성장

과 소득증가는 삶의 만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가수준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경우 만족도가 정체되는 안착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Easterlin(2010)은 이들의 연구가 5-6년 정도의 

단기간을 시간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국가, 극단치(헝가리, 한국)

를 포함하고 있어 소득-삶의 만족 간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기간을 늘

리거나 전환기 국가들과 극단치를 제외할 경우 성장-만족 간에 무(nill)의 관계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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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결국 Steven & Wolfers(2008)의 연구결과가 (1) 통계

적인 이유, (2) 단기적 관계와 장기적 관계(최소한 10년 이상)를 구분하지 않은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5) 분석방법과 관련된 쟁점은 국가수준에서 많은 연구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인과적 

모형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단순한 상관관계, 회귀분석에 초

점을 두고 있어, 인과기제나 맥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와 같은 맥락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변수가 간접적으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

서는 민주주의가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제발전, ‘민주화’, 사회적 자유화가 지각된 자유에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각된 자유에 대한 영

향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Ⅲ. 불평등과 행복 

1. 연구경향

국가수준에서 부의 크기가 양적 속성에 해당된다면, 소득불평등은 부의 크기 속에 

내재된 질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Delhey & Dragolov(2014)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키고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여 삶의 불만족을 높인다. 다

수의 연구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고 이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 있다(Berg & Veenhoven, 2010; Verme, 2011;  Rözer & Gerbert 

Kraaykamp, 2013).18)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

로 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요연구의 내용

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불평등과 행복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Bjørnskov, 

2003)와 부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Alestina et al., 2004)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로 Bjørnskov(2003)의 연구에서 Gini index로 측정된 불평등은 행복에 정의 영

18) Diener et al.(2003)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성평등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Inglehart & Welzel(2005)에서는 여성평등에 대한 지지, 타집단에 대한 포용
은 행복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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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평등 사회에 존재하는 높은 이동성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Verme(2011)의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가난한 국가와 부자인 국가간에 관계없이 소득불평등이 행복을 

증가시키고 있다. Berg & Veenhoven(2010)의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은 행복을 증진시

키지만 행복불평등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해 Alestina et 

al.(2004)의 연구는 하위집단분석을 통해 저소득 집단과 정치적 좌파집단에서만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불평등과 행복 간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Evans et al.(2019)의 연

구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을 종속변수, 일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분석한 결과, 불평등

과 GDP간 곡선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불평등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존

재한다(Evans et al., 2019). 단순한 물질주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개인과 국가수

준의 번영은 주관적 안녕을 높이는 반면에 불평등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Evans et al., 2019).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장기적 불평등은 개인들을 좌절시키고 

주관적 안녕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Esping-Anderson & Nedoluzhko, 

2017). 

Ngamaba et al.(2018)의 연구는 24개 연구(개인연구, 국가간 비교연구 포함)에 대

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안녕간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깝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ooled r=-0.01, 95% CI-0.08 to 0.06; Q=563.10, 

I2=95.74%, p<0.001). 16개 국가에서는 불평등과 소득이 부의 관계, 8개 국가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집단분석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국가의 경제발전 수

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예를 들어 선진국: r=-.06, 95% CI 0.09-0.02; 

개도국: r=.016, 95% CI 009-.023).19) 선진국에서는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

키나 후진국에서는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을 증진시킨다. Reyes-García(2016)의 연구

는 국가수준에서 소득불평등은 주관적 안녕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마을수준의 소득불평

등은 주관적 안녕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19)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안녕간 관계는 ① 주관적 안녕의 측정도구, ② 지정학적 지역(미국지역
과 유럽지역 모두 소득불평등과 행복이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③ 소득불평등의 조작
화(삶의 질로 측정하는 경우와 행복으로 측정하는 경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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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1)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쟁점이 존재한다. 왜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

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과 관련해 Schneider(2016)의 경우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첫째, 거시적인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에 의해 생산되는 외

부성(externality)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성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사회갈등(예: 높은 범죄율, 극심한 산업적, 정치적 갈등) 등이며 이는 개인들의 행태를 

제약하고, 개인들의 삶의 만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거시적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제도설계는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Veenhoven(1995)은 삶다움 가설

(livability hypothesis)을 제시하는데, 특정한 제도맥락내에서 객관적 삶의 조건(제도

의 삶의 수준=제도의 질적 수준)이 주관적 안녕을 촉진한다고 본다. 삶다움의 정도는 

개인의 욕구와 제도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급간 일치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삶다움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제도적 인프라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회적 자본이론에서

는 불평등이 공동체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을 저하(예를 들어 가족 외에 취약한 공

동체, 제도로부터 오는 사회적 지지시스템을 붕괴시킴)시키고 이것이 개인의 삶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본다(Kawachi et al., 1997). 

둘째, 미시적인 개인의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다양

한 설명이론이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에 대한 일종의 취향이 존재하는데, 불평

등을 사랑하거나 혐오하는 취향(distaste)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특성을 가진 이들은 

불평등을 싫어하며 사회적 악으로 간주한다. 불평등이 자신의 취향에 반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이들의 주관적 안녕을 낮춘다.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들은 불평등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구분된다. Reyes-García(2016)는 소득불

평등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기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주류 경제학의 경우 소득이 상승할수록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증가로 인한 주관적 안녕의 한계증가분(marginal increases)은 

저소득자에 비해 적다. 이를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소득평등이 사회전반적인 주

관적 안녕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이 소득불평등을 공

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긴장감”을 발

생시켜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킨다. 특히 불평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킨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경쟁, 신분차별화를 가져오고 이는 하위계층의 불

안감과 사회적 불신의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일탈행동(예: 높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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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 셋째, 상대적 소득가설,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에서 소득불평등은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이는 주관적 안녕을 낮춘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비교하는 참조집단보다 적게 버는 경우에 행복감을 덜 느끼게 된다. 넷째, Evans et 

al.(2019)는 정책포획이론에 근거하여 불평등 사회에서 소득분포의 상위에 위치해 있

는 이들은 자신의 부를 정치적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는 보다 많은 이익이 분배되도록 하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보다 적은 이익이 가게 한다. 결과적으로 보다 불평등

한 사회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안녕은 낮아지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평등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설명과 관련해 첫

째, 시장주의 설명방식으로 특정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은 경제적 활력과 경쟁력을 가져

오는 유인을 만드는 필요조건이다. 아울러 한 국가의 자유주의적, 기업가적 정책은 불

평등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며, 사회 내에서 개인의 성공을 보

장하는 기대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높은 행복감으로 이어진다(Rozer, 2013). 

둘째, 개도국에서 소득불평등은 하나의 기회나 노동에 대한 유인으로 간주되는 반

면, 선진국에서 이것은 위협요인으로 간주된다. Hirschman & Rothchild(1973)는 터

널효과를 통해 사람들이 불평등을 용인하는 이유는 소득불평등의 상승을 자신의 신분

이동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적용하여 후진국

의 불평등과 주관적 안녕간 관계를 해석하면 개도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빠른 성

장을 보면서 곧 자신들에게 차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하며, 불평등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가 실패할 때 이는 분노와 실망으로 이

어지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불평등 속에 존재하는 사회의 이동성

(social mobility)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Alesina et al.(2014)는 불평등에 

대한 유럽인과 미국인의 다른 반응을 이동성이라는 시각에서 해석한다. 미국인은 자신

들이 속한 사회가 이동성이 커서 가난한 사람들도 신분이 상승될 수 있고 부자인 사람

들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유럽인들은 이동불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높고 이

는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론적 설명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핵심개념’들에 대해 경험적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 한계효

용체감, 자유주의적 기업가적 정책, 사회적 이동성, 포획 등을 직접적인 검증변수로 사

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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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평등-행복간 관계에서 맥락의 영향력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불평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지리적 위치, 경제적 부흥정도, 거버넌스의 

질 등이 이러한 맥락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서구, 특히 유럽지역에서 불평등과 주관적 

안녕은 부의 관계를 가지지만, 동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삶

의 만족이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Berg & Veenhoven, 2010). Helliwell & 

Huang(2008)의 연구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삶의 만족이 정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에, 라틴국가 외에서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Verme(2011)는 

서구와 비서구국가 모두에서 불평등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20) Graham & 

Felton(2006)은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어떤 효과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가 달라진다. 가난한 국가에서 소

득불평등은 평균적인 안녕을 끌어올리지만(Helliwell & Huang, 2008; Ott, 2005), 

부유한 나라에서는 끌어내린다는(Helliwell & Huang, 2008)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ayte(2012)는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을 급

격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GDP가 낮거나 중간정도인 국가보다는 높은 국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Rözer & Kraaykamp(2013)는 불평등-행복간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맥락변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안녕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개인수준에서는 신뢰와 가치, 국가수준에서는 제도신뢰에 의존적이다. 즉, 

소득불평등이 안녕감을 제고하는 효과는 개인수준에서 높은 사회적, 제도적 신뢰, 평

등주의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국가수준에 높은 제도신뢰가 존재하는 경우 약해

진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첫째, 이동성에 대한 기대나 실제 사회적 이동성 정도가 행복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행복을 유도한다

고 했을 때 불평등이 행복으로 가는 과정 또는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나 거버넌스의 구조, 정책수단이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Evans et al.(2019)는 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elliwell & Huang(2008)에서는 나쁜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에서 불평등과 삶의 만족은 정의 관계를 가지지만, 좋은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에

서는 둘 간에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용된 표본에 민감하며, 때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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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평등의 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쟁점이 존재한다. 불평등 연구에서 불평등을 대

리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지표는 Gini계수이다. Evans et al.(2019)는 소

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Gini계수와 그 제곱 값을 분석하였는데, 불평등과 주관적 안녕 

간에 비선형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vans et al.(2019)는 Gini계수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출산율, 노령화, 가족구조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p.221). Gini계수의 출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Verme(2011)의 연구에서는 Gini

계수 값을 조사대상 설문지에서 가져왔는지, 외부에서 가져왔는지에 따라 불평등과 행

복 간 관계 방향(부의 관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값의 크기는 달라짐을 보여준

다.21) 

Gini계수 외에 Schwarze & Härpfer(2007)는 Theil Index and the Atkinson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Ott(2005)는 소득분포율(income dispersion ratios)을, 

Hagerty(2000)는 왜도, 최대, 최소소득을 사용하였다. Diener et al.(2013)는 

Longevity Gini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상이한 지수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Reyes-García(2016)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불평등지수인 Gini계수와 마을수준의 

불평등지수는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준별로 불평등 

지수가 무엇인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 지수뿐만 아니라 대상변수인 주관적 안녕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보

인다. Ngamaba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행복’을 사용한 14개 연구에서 8개 연구

는 부의 관계, 7개의 연구는 정의 관계를, 만족도를 사용한 21개의 연구에서 12개는 

부의 관계, 6개는 정의 관계, 3개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났다. 

분석방법과 관련해 국가 간 비교에서 통제변수가 무엇인지에 따라 값들이 매우 민

감하게 변화한다. Alesina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은 실업을 통제할 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바뀐다. Berg & Veenhoven(2010)의 연구에서 불평등과 삶의 만족간 부의 관

계는 GDP를 통제했을 때 정의 관계로 바뀐다. 추정방법에 따라 통계치들이 영향을 받

는다. Verme(2011)의 연구에 따르면 추정방법(Robust, Cluster)에 따라 표준오차(SE)

와 유의도가 바뀌며, 고정효과 유무, 대상에 따라 계수값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21) 행복인 종속변수와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만들어진 Gini계수인 Gini WVS의 경우 World 
and European Values 서베이에 포함된 10등급 소득변수에 중간계층값을 이용하여 만들었
다. 반면 외부에서 가져온 값은 UNU-WIDER database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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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역할과 행복 

1. 연구경향

Layard(2005)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소로 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공동

체와 친구, 건강, 개인적 자유, 개인의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 

7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개인의 

일과 삶의 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보다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며, 공동체의 삶을 제고하고 실업

률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의 삶을 개선해야 

하고, 보다 나은 교육(예: 윤리교육)을 추진해야 한다(Layard, 2005). 

정부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정부역할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정부의 크기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긍정-부정 영

향 여부와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Scully(2001)는 112개국을 표본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과도한 정부지출이 물리적 측면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정부 크기를 계산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1,105달러에서 3,650

달러, 퍼센트로는 정부지출이 GDP 대비 5.6%에서 18.6%가 최적임을 계산하였다. 

Ott(2005)의 연구에서는 이전지출과 보조금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소비지출

이 증가할수록 행복은 낮아지고 있다. 7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jørnskov et 

al.(2007)는 정부의 일반적인 소비지출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과 부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iji(2003)는 일본정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부크기가 행복에 부

정적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크기가 커질수록 삶의 질이 악화되는 이유와 관련해 

Bjørnskov et al.(2007)은 공공선택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크기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이는 대중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정부크기와 삶의 질이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Kacapyr(2008)의 연구에

서는 GDP에서 정부지출 비율과 삶의 만족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Di Tella & 

MacCulloch(2005)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소비지출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크기를 전체가 아닌 기능별로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Veenhoven(2000)은 복지국가의 대리지표인 사회복지지출이 안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있는데 결과는 둘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am(2009)

의 연구에서는 일인당 실질 GDP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GDP대비 정부소비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Ott(2005)의 연구에서는 GDP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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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출, 사회보장지출 비율 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Ott(2010)

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양을 나타내는 대리지표인 정부소비, 이전 및 보조금, 최고한계

세율은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크기 설정과 관련해 GDP대비 정부지출 비율(Di Tella & 

MacCulloch, 2005; Bjørnskov et al., 2007; Kacapyr, 2008; Ott, 2010), 정부소

비지출(Scully, 2001; Eiji, 2009)을 사용하고 있다. Ott(2005)는 이전지출과 보조금과 

같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질에 초점을 둔 연구로 Helliwell & Huang(2008)은 World Bank의 거버

넌스 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일인당GDP에 비해 정부의 질이 삶

의 만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Ott(2010)의 연구는 정부의 크기보다

는 정부의 질이 행복에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질적으로 좋은 

거버넌스가 행복을 위한 보편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Tavits(2007)는 68개 국가, 유럽

지역 16개국으로부터 수거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이 좋을 때(부정부패가 없을 

때)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Coggburn & Schneider(2003)

의 연구에서는 보다 잘 관리되고 효과적인 정부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Ott(2011)에서 정부의 질은 삶의 만족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창

빈(2014)은 정부의 기술적 질보다는 민주주의가 행복증진에 더욱 기여한다는 점을 실

증하고 있다. 

정부의 양과 질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Hessami(2010)의 연

구에서는 공공부문의 크기와 주관적 안녕이 역유자형(an inversely U-shaped 

relationship) 관계에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지출수

준이 낮을수록 보다 더 높은 주관적 안녕이 나타난다. Kim & Kim(2012)의 연구에서 

정부의 크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정부의 질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가지 

정부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각각 다르다. Ott(2010)는 정부의 질을 민

주적 질과 기술적 질로, 정부의 양을 정부소비, 이전 및 보조금, 정부기업 및 투자, 최

고한계세율 등으로 구분한 뒤 이들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양

에서 정부소비, 이전 및 보조금, 최고한계세율은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 정부기업 및 

투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우창빈(2014)의 연구는 기술적 거버넌스보

다 정부의 민주적 질, 민주주의가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며, 이러한 결과

가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에서 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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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첫째, 정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부족하다. 앞서 논의한 경제와 행복, 불평등과 행복에 비해 정부와 행복에 대한 이론

적 모형이 부족하다.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시장-정부라는 이분적 논의에 근

거하고 있다. 우창빈(2013)은 행복정책을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 적절성을 강조

한다. 단순히 개입이냐 아니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행복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우

려되는 정부의 과도한 사적 개입이나 그 한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논의가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정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해식(2012)

은 사회적 질을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하위 분면으로 구성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생애기간 동안 충분

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써 재정적 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돌봄, 일, 교육의 

다섯 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응집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

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관계

에의 참여, 정체성의 네 개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

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

미하며, 시민권, 노동시장에의 포용, 서비스, 사회적 관계에서의 포용의 네 개 하위 영

역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능성은 시민들이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간역량과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식기반, 노동시장, 제도의 

개방 및 지원, 공적공간, 대인관계 지원의 다섯 개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하

위 영역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기능적 영역이다. 과제는 이들 영역에 대한 정부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부, 불평등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부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잠정적 

결론은 정부정책에 대해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경제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

어가는 경우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건강이나 사회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인 실업, 직업불안정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Duncan, 2010).

넷째, 규범적인 질문으로서 행복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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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는 시장의 실패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핵심

적인 축이다. 이때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보호와 침해방지라는 소극적 

경찰국가적 개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행복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에 대

한 논의는 소극적 경찰국가적 개입주의에서 벗어난 적극적 개입주의에 대한 논의를 필

요로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사회구성원 간 이루어지는 집합적 행위를 대상으

로 하는 반면에 행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개별 행위자의 자유영역이 대상이다. 

다섯째, 정부의 양과 질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1) 정부의 양과 

관련해 정부크기 측정에서 GDP대비 정부지출과 수입의 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대리지표 또는 세부지표에 대한 개발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지표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보면 지출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Ott(2005)의 연구에서는 GDP에서 사

회서비스 지출, 사회보장지출 비율 등, Kotakorpi & Laamanen(2010)의 연구에서는 

공공의료지출 등이 정부의 양을 대리하는 지표들로 활용되고 있다. Hessami(2010)는 

정부의 양적 지표로서 사회복지지출과 교육지출을 비교하고 있다. 유럽 18개국 이민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Kogan et al.(2018a,b)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재의 공급

은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용하는 국가의 공

공재 공급능력이 갖추어지면,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이민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은 약해진다. (2) 정부의 질과 관련해 주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의 질과 관련해서는 World Bank의 Governance Indicators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여섯째, 정부와 행복 간 직접효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매개 또는 조절(조건)효

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경제(불평등), 정치, 사회관련 변수와 정부역

할 간 관계 및 그 내용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Ott(2005)는 제도적 요소가 행복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복의 수준과 평등은 맥락에 의존적이라고 설명한다. 정부

의 역할도 주어진 맥락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다. 주어진 맥락으로서 국부,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등은 정부역할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Lapinski et 

al.(1998)은 Esping-Andersen(1990)이 제시한 복지국가 레짐이 구성원의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elliwell & Putnam(2004)은 사

회적 자본이 독립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과 영향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크기와 행복 간 관계의 비선형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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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연구는 거버넌스 지수 6개 전체를 평균한 값(GQ)과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하

고 있다. 선형모형의 경우 0.395의 설명력(R²)을 보인 반면, 이차함수로 추정한 모형

은 0.425의 설명력(R²)을 보였다. 이는 정부와 행복 간 관계가 비선형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비선형은 단순히 체증후 체감, 체감후 체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자료의 통합뿐만 아니라 

시기별, 지역별 분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Ⅴ. 연구의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립변수로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이 행복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수준에서 행복의 결정요인과 관련해 경제적인 부와 이

것의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경험적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론화와 모형화가 취약하다. 아울러 민주주의, 건강, 사회적 자본, 정

부역할 등의 독립변수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복결정에서 이들 변

수들과 경제적 부간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하다. 종속변수인 행복과 관련해서는 

행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란, 행복의 측정방법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전자와 관련해 맥락과 시간에 따라 행복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하다. 분석방법과 관련해서는 단순인과관계

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과기제나 맥락에 대한 분석이 취약하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① 행복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이론과 모형의 개발과 검증, ② 행복의 측정방법, ③ 맥

락과 시간을 고려한 행복변화 분석, ④ 단순인과관계에서 복합적 인과기제와 맥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국부와 행복 간 연구를 볼 때 국부는 주로 GDP를 통해 측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 행복을 높이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

한다. 최근에는 국부와 행복 두 변수간 관계 유무가 아닌 시간변화, 공간변화, 경제발

전 이행단계에 따른 국부와 행복 간 관계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과 

행복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경쟁적인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

증은 부족하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① GDP가 가지는 한계, ② 수준 간 다른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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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투입문제, ③ 소득 대리지표의 다양성, ④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차이, ⑤ 분석대상

과 시간의 차이 등이 쟁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방향으로는 모형적 측면에서 두 변수간 관계에 

개입하는 맥락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적 측면에서 소

득과 행복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검증노력이 필요하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GDP 외의 국부 변수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수준 간 변수 투입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리지표의 다양화, 분석방법 간 비교분석, 분석대상과 시간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불평등과 행복 간 관계에서는 둘 간의 관계 유무, 영향방향에 대한 상반된 연

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충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이론들에 대한 검증노력이 부족하다. 측정과 관련해서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변수에서 

Gini계수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Gini계수 외 다양한 불평등 지표의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역할과 행복 간 연구에서는 정부의 양과 질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존재

하는데, 정부의 양은 GDP규모 대비 정부예산이나 지출의 비중을, 질은 World Bank

의 Governance Indicator를 통해 주로 측정되었다. 정부 양과 질을 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발굴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역할과 기존에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지적되었

던 국부, 불평등, 건강 등과의 비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과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규범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부, 불평등, 정부의 역할과 행복간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위험사회에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거시적

인 쟁점들과 행복간 관계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논

의되고 있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김서용 등, 2014; 서혁준⋅김서용. 2014; 김서용

⋅유연재. 2014; 설민⋅김서용. 2015; 박천희⋅김서용. 2015; 김근식⋅김서용. 

2015), 과학기술(김서용 등, 2010), 환경(김서용. 2006a,b), 이것들과 관련된 가치(유

연재⋅김서용. 2015) 등이 행복에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미시적인 측면에서 정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행태(김서용⋅박원

수. 2005; 김서용⋅박천희. 2017, 김서용, 2017)와 이에 반응하는 주민들의 행태(김

서용. 2009)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위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력을 연구의 범위상 다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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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and Happiness: Trends and Issues in 

Empirical Research on Wealth, Inequality, 

and the Role of Government

Seoy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and issues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happines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 analyzed empirical 

papers on the effects of wealth, inequality, and the role of gover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on happines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was no consistent 

resul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alth and happiness, and 

there exist variou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bout those 

topics. First, it needs the conceptualization of theoretical components 

such as national wealth, inequality, the government’s role, and happiness. 

Second, theories that can expla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uld be 

developed and empirically verified. Third, a more integrated theory and 

model that include national wealth, inequality, and governmental roles 

are required. Fourth, regarding the measurement level, the measurement 

methods and measurements to produce consistent results must be 

developed.

※ Keywords: state and happiness, inequality, role of government


